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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는 노동시장 구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정책과 산업 전환 과정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
하는 동시에 기존 산업 노동자의 실직, 숙련 미스매치, 지역경제 침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제사회에서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보
호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
는 정의로운 전환 개념에 대한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산업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 직업능력개발, 고용,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정책 과제를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전환 대응 통합 정책 프레임 구축, 직업능력개발 체계 개편, 고용
안전망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 전환 정책, 협력적 거버넌스 구
축 등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정의로운 전환, 직업능력개발, 고용, 사회정책,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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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잠재적 위험이 아니라 현재 인류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로 인식되
고 있다. 산업화 이후 지속된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 구조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폭염, 홍수, 가뭄, 산불 등 다양한 기후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 배
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훨씬 낮은 수준
으로 유지하고, 가능하면 1.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2050년을 전후로 탄소중립(Net-Zero)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
며, 이러한 정책은 에너지 시스템과 산업 구조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향한 산업 전환은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와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산업
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철강, 석유화학, 발전, 자동차 
등 탄소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고용 불안정과 생계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이러한 산업은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은 노동시장뿐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동화 기술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 역시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산업 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기존 직무 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측면도 존재
한다.

이처럼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중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접근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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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제사회에서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원칙으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과
정에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고,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이슈페이퍼의 목적은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과 정책 논의를 검토하고 산업 전환이 노동시장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아젠다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산업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어 직업능력개발 정책, 고용 정책, 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정의로운 전환
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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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문헌 고찰

정의로운 전환 개념은 환경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시장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초기에는 환경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논의에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 구조 변화가 확대되면서 환
경 정책, 산업 정책, 노동 정책, 사회 정책을 포괄하는 정책 프레임으로 발전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정의로운 전환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접근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경제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기업, 지역사회가 전환의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EU의 Just Transition Mechanism
은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은 환경 정책과 노동 정책을 연계하여 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
한 정책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등장과 발전

가. 노동운동에서 출발한 정의로운 전환 개념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최근 탄소중립 정책 논의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그 기원은 환경정책보다는 노동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정의로운 전환 개념은 1970년대 
미국 노동운동가인 Tony Mazzocchi가 처음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당시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화학 산업 및 중공업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며, 환경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azzocchi는 환경 보호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특정 산업 노
동자들에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는 환경 규제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에



Ⅱ.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문헌 고찰

- 5 -

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하고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이른바 “superfund for workers”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이후 정의로운 전환 논의의 초기 기반이 되었으며, 환경정책
과 노동정책 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이 시기의 정의로운 전환 개념은 주로 환경 규제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노동자를 보
호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정책 논의 역시 주로 다음과 같은 영역에 집중
되었다.

첫째, 환경 규제로 인한 노동자 실직 문제 대응
둘째,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직업 재교육 정책
셋째, 노동자의 소득 보호 및 사회보장 강화

이러한 초기 논의는 환경 보호 정책과 노동시장 정책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기후변화 정책과 정의로운 전환

1990년대 이후 기후변화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로 부상하면서 정의로운 전환 
개념은 새로운 정책 맥락 속에서 재해석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에서 저
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서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석탄, 석유, 철강, 화학 등 탄소집약 산업에 종사하
는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산업이 집중된 지역경제 역시 구조적
인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한 노동자 보호 정책을 
넘어 기후정책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정책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2015년 체결된 Paris Agreement은 전문에서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단순한 환경정
책을 넘어 사회정책과 노동정책을 포괄해야 한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국제노동기구인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2015년 “Guidelines for a 
Just Transition”을 발표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 원칙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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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탄소중립 시대의 정책 패러다임으로서 정의로운 전환

최근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 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충격에 대응
하기 위한 핵심 정책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EU의 European Green Deal은 정의
로운 전환을 핵심 정책 원칙으로 채택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 격차
와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다음과 같은 정책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
하였다.

- 산업구조 전환 정책
- 노동시장 정책
- 직업능력개발 정책
- 사회보장 정책
- 지역경제 정책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산업구조 전환 정책, 노동시장 정책, 직업능력개발 
정책, 사회보장 정책, 지역경제 정책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즉 정의로운 전환은 환경정책, 산업정책, 노동정책,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종합적
인 정책 프레임워크로 이해되고 있다.

2. 정의로운 전환 연구의 발전 흐름

정의로운 전환 연구는 크게 세 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쳐 왔다.

[그림 2-1] 정의로운 관련 연구의 발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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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는 1970년대 노동운동 중심 단계로, 환경 규제 정책에 따른 노동자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단계는 1990년대 기후정책 결합 단계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
서 발생하는 노동시장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확장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2020년대 정책 패러다임 단계로, 정의로운 전환이 산업정책, 노동정책, 사회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 정책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3.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다양한 정의

학술 문헌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연구자/기관 정의 주요 강조점

Tony Mazzocchi 환경 규제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득보전과 재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 개념 노동자 보호

ILO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 접근 노동시장 전환

Newell & Mulvaney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한 정책 접근 사회적 형평성

Heffron & McCauley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정의의 원칙을 적용한 정책 프레임워크 에너지 정의

European Commission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산업, 노동자,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지역경제 전환

<표 2-1>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주요 정의

자료: ILO(2015); Newell & Mulvaney(2013); Heffron & McCauley(2018)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

이러한 정의를 종합하면 정의로운 전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정의로운 전환은 경제 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관리하는 정책이다.
둘째,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 보호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접근이다.
셋째, 정의로운 전환은 정의와 형평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 프레임워크이다.

4. 정의로운 전환의 이론적 구조

정의로운 전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의 이론을 기반으로 정책 분석이 이루어진다. 특히 
최근 연구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복원적 정의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는 접근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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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배적 정의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혜택이 사회 구성원 
간에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탄소중립 정책은 노동자 실직, 에너지 가격 
상승, 지역경제 침체 등의 비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정책 수단이 활용된다.

- 노동자 재교육 및 전직 지원
- 소득 보전 정책
- 지역 경제 지원 정책

정의 유형 주요 내용 정책 적용 사례
분배적 정의 

(Distributive Justice)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혜택을 사회 구성원 간에 공정하게 배분 실직 노동자 지원, 산업 전환 보조금

절차적 정의 
(Procedural Justice)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노사정 협의체, 지역사회 참여

복원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

산업 구조 변화로 피해를 입는 지역 및 
취약집단 지원 탄소집약 지역 지원 정책

전환 정의 
(Transitional Justice)

경제 구조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완화 및 제도적 조정 산업 구조 재편 정책

<표 2-2> 정의로운 전환의 이론적 구조

자료: Heffron & McCauley(2018); ILO(2015)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나.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되
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참여 구조가 중요하게 
강조된다.

- 노동조합 참여
- 지역사회 참여
- 시민사회 참여
- 기업 및 산업계 참여

이러한 참여 구조는 정책 결정의 민주성과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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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원적 정의

복원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과거 산업구조로 인해 발생한 지역 간 불균형이나 사회적 
피해를 보완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석탄 산업 지역은 오랜 기간 국가 경제 발전에 기
여해 왔지만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지역 경제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해외 정책 사례

가.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EU는 Just 
Transition Mechanism을 통해 탄소집약 산업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재정 수단으로 구성된다.

- Just Transition Fund
- InvestEU 프로그램
- 유럽투자은행 금융 지원

이를 통해 석탄 산업 중심 지역의 산업 구조 전환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지역 주요 정책 정책 특징
EU Just Transition Mechanism 탄소집약 산업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산업 전환 지원
독일 탈석탄 정책 및 석탄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책 결정 및 지역 지원 정책
미국 Inflation Reduction Act 청정에너지 산업 투자 확대 및 제조업 일자리 창출

캐나다 Just Transition Task Force 석탄 산업 노동자 전환 지원 정책
스페인 Just Transition Agreements 노사정 협약 기반 지역경제 전환 정책

<표 2-3> 주요 국가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비교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OECD(2020)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

나. 독일

독일은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독일 정부
는 노사정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석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탈석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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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하였다. 독일 정부는 석탄 지역 지원을 위해 약 40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지원 계획을 
마련하였다.

다. 미국

미국에서는 최근 청정에너지 산업 투자 확대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Inflation Reduction Act는 청정에너지 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하는 대표
적인 정책이다. 이 법은 청정에너지 산업 투자 확대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6. 소결

본 장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 형성과 발전 과정, 주요 이론적 접근, 해외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정의로운 전환 개념은 1970년대 노동운동에서 출발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결합하면서 
산업 전환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최근 연구에
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복원적 정의의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는 접
근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해외 정책 사례를 살펴본 결과 정의로운 전환 정책은 노동자 보호뿐 아니라 산업 전환, 
지역 경제 지원, 노동시장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정책, 직업
능력개발 정책, 사회보장 정책, 지역경제 정책이 상호 연계된 통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직무 전환과 새로운 산업으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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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부문 정책과제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기술 발전은 현대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정책의 확대는 에너지 체계와 생산 방식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구조적 재편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 전환 과정
에서 기존 산업의 축소와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라는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노동 수요 구조
와 직무 구조, 그리고 숙련 체계 전반에 걸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산업 전환은 경제 성장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동
시에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고용 불안정과 숙련 미스매치라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탄소집약적 산업이나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종사하던 노동자들은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일자리 상실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역시 산업 기반 약화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
사회가 겪을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하기 위한 정책 원칙을 의미한다. 특히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직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 정책은 노동자들이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다른 
산업이나 직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직업훈련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경우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산업 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 반대로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노동시장 양극화와 장
기 실업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산업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관점에서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역할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검토한 후 향후 정책 방향과 정책 과제
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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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전환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

산업 전환은 노동시장 구조에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별 고용 
규모 변화, 직무 구조 변화, 숙련 구조 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

가. 산업 구조 변화와 고용 이동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은 에너지 산업과 제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석탄 발전이나 화석
연료 기반 산업은 점차 축소되는 반면, 재생에너지 산업과 친환경 기술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 수요의 산업 간 이동을 촉진한다.

산업 유형 변화 방향 고용 영향
화석연료 산업 축소 고용 감소
전통 제조업 구조조정 고용 재편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 신규 고용 창출
디지털 산업 확대 고숙련 일자리 증가

<표 3-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변화 전망

산업 전환 과정에서 일부 산업에서는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산업에서는 
새로운 고용 기회가 창출된다.

나. 직무 구조 변화

산업 전환은 단순히 산업의 생산 방식이나 기술 수준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 내 직무 
구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산업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최근
의 경제 환경에서는 기존 직무의 성격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직무가 등장하는 등 노동시장의 직
무 체계가 구조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우선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전통적인 단순 반복 업무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 로봇 기술,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자동화 설비 등이 도
입되면서 과거에 인력이 수행하던 반복적인 생산 및 관리 업무가 점차 자동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일부 직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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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또는 소멸을 초래하는 구조적 변화를 동반한다.
반면 산업 전환은 새로운 직무의 창출을 촉진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특히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체계가 확대됨에 따라 데이터 분석 및 정보 관리와 관련된 직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시스템 관리 직무의 중요성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에너지 관리, 환경 규제 대응, 탄소 배출 관리 등과 관련
된 새로운 직무가 등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향후 노동시장에서는 에너지 효율 관리와 관련된 직무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체계를 구
축해야 하므로 에너지 관리 시스템 운영, 에너지 효율 분석, 에너지 절감 전략 수립 등의 전문 
직무가 필요하게 된다. 동시에 탄소중립 정책의 강화로 인해 기업의 탄소 배출을 관리하고 보고
하는 탄소 관리 직무 역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직무는 탄소 배출량 측정, 감축 전략 
수립, 환경 규제 대응 등을 담당하는 전문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산업 
분야 감소 또는 전환되는 직무 새롭게 증가하는 직무 필요 역량 직업능력개발 방향

에너지 
산업

석탄 발전 설비 운영, 
화력발전 설비 관리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에너지 관리 

시스템

친환경 에너지 기술,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신재생에너지 기술 
교육, 에너지 관리 

전문훈련

제조업 단순 생산직, 반복 
공정 작업

스마트공장 운영, 
자동화 시스템 관리

디지털 제조기술, 
데이터 분석

스마트 제조 
직업훈련, 디지털 

역량 교육
자동차 
산업

내연기관 부품 생산 
직무

전기차 배터리 생산, 
전기차 정비

전기차 기술, 
배터리 관리

친환경 자동차 기술 
교육

건설 
산업 전통적 건설 기술 친환경 건축 설계, 

스마트 건설 관리
친환경 건축기술, 
BIM 활용 능력

녹색건축 및 스마트 
건설 교육

서비스 
산업 단순 서비스 업무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기반 서비스
IT 활용 능력, 데이터 

분석
디지털 서비스 

직업훈련

<표 3-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변화 전망

이와 함께 친환경 기술을 실제 생산 현장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술 직무 역시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친환경 공정 관리,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은 향후 
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직무 영역이다. 또한 생산 활동 전반
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리 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 기반 생산 관리 직무의 중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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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다. 스마트 공장 운영, 생산 데이터 분석, 자동화 설비 관리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직무 구조를 단순 노동 중심에서 기술 기반 관리 및 
분석 중심 구조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노동시장 정책은 이
러한 직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다. 숙련 구조 변화

산업 전환은 직무 구조뿐 아니라 노동자의 숙련 구조에도 중요한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기술 
변화와 산업 구조 재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기존 산업에서 형성된 숙련 체계가 새
로운 산업 환경에서 그대로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
술과 직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교육과 재훈련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전통적인 산업 구조에서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 내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축적되는 숙련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이 확산되는 환경에서는 기
존의 경험 중심 숙련만으로는 새로운 직무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생산 공정을 관리해 온 노동자라도 자동화 설비나 데이
터 기반 생산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이해와 운영 능력이 요구된다.

특히 친환경 산업 전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기존 산업에서 활용되던 기술과 숙련이 새로운 
산업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
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은 재생에너지 산업이나 친환경 기술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부만 
활용될 수 있으며, 상당 부분은 새로운 기술 학습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이러한 숙련 전환 
과정은 노동자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정책을 필요로 한다.

만약 이러한 숙련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시장에서는 숙련 미스매치
(skills mismatch)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숙련 미스매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노동자가 보유한 기술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노동자는 취업 기회를 얻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
국 노동시장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산업 전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노동자의 숙련 구조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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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직무 전환 교육, 재직자 재교육 프로그램, 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체계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시장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현황과 구조적 한계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은 노동자의 직무 능력 향상과 노동시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고용 정책 수단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산업 구조 변화와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직업능력개발 정책은 노동자의 숙련 형성과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 정책은 정부 주도의 직업훈련 제도와 기업 중심의 재직자 훈련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 중심의 직업훈
련 지원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직업능력개발 제도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직업훈련 제도는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노동자의 직무 능력 향상과 재취

업 지원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산업 전환과 기술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재 직업능
력개발 정책은 여러 가지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표 3-3> 주요 직업능력개발 제도

제도 주요 내용 정책 목적
국민내일배움카드 개인 중심 직업훈련 지원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전략 산업 인력 양성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훈련 지원 재직자 직무 능력 향상 기업 생산성 향상

실업자 직업훈련 재취업 지원 노동시장 복귀 지원

첫째, 산업 정책과 직업훈련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직업훈련 정책은 노동
시장 정책 차원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구조 변화를 사전에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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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응하는 직업훈련 정책을 설계하는 체계가 아직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둘째, 직업훈련 참여 기회의 불평등 문제가 존재한다. 직업훈련 참여율은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
정규직 노동자의 훈련 참여 기회는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훈련 참여 격차는 
노동시장 내 숙련 격차를 확대시키고 고용 안정성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셋째, 직업훈련 정책이 산업 현장의 숙련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훈련 이후에도 노동자의 취업이나 직무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는 직업훈련 정책과 산업 현장 간의 협력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구분 직업훈련 참여 수준
대기업 노동자 높음

중소기업 노동자 낮음
비정규직 노동자 매우 낮음

<표 3-4> 직업훈련 참여 격차

넷째, 지역 기반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산업 전환의 영향은 지역별로 다르
게 나타날 수 있으며 특정 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경우 산업 구조 변화는 지역 
고용 구조와 지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직업능력개발 정책은 전국 
단위 제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 산업 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 정책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섯째,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가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
된다. 산업 전환과 기술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노동자가 생애 전반에 걸쳐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직업훈련 정책은 특정 
시점의 교육훈련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숙련 전환을 지원하는 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직무 전환과 숙련 재구성을 지원하는 
데 있어 정책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직업능력개발 정책은 산업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노동자의 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 산업 구조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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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과제와 정책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과제 및 추진 전략

산업 전환은 노동시장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산업 재편을 
넘어 노동자의 직무 구조와 숙련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탄소중립 정책과 디지털 전환
의 확산은 기존 산업의 축소와 신산업의 성장을 동시에 촉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 수요 
구조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구조 변화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산업 종사자들에게는 고용 불안정과 직무 전환의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핵심 목표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 노동자들이 새로운 산업 구조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노동자
의 직무 전환과 숙련 재구성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정책은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평가된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직업훈련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경우 노동시장 충
격을 완화하고 신산업 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은 기존의 직업훈련 정책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업 정책, 고용 정책, 지역 정책과 연계된 통합적인 정책 체계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체계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노동자의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가. 정의로운 전환 직업능력개발 정책체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은 산업 전환 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을 연결하는 핵심 
정책 영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산업 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
하는 직업훈련 정책을 설계함으로써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정의로운 전환 직업능력개발 정책체계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구조로 구성될 수 있다.
- 산업전환 정책 추진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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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 정책 설계
- 동자의 직무 전환 및 재취업 지원
- 동시장 안정 및 신산업 인력 공급

정책 단계 주요 내용 정책 목적
산업전환 정책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정책 산업 구조 재편
고용 영향 분석 산업별 고용 변화 분석 정책 대응 준비
직업훈련 정책 재교육 및 재훈련 프로그램 노동자 역량 전환
전직 지원 정책 직무 이동 및 재취업 지원 노동시장 이동 촉진
인력 양성 정책 신산업 인력 양성 산업 경쟁력 강화

<표 3-5> 정의로운 전환 직업능력개발 정책체계

이와 같은 정책 체계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구조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인력 개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나. 산업전환 대응 직업능력개발 정책과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산업전환 연계 직업훈련 체계 구축
현재 직업훈련 정책은 산업 정책과의 연계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산업 정책과 직업훈련 정책 간의 정책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 전환이 예상되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용 영향 분석을 실시하
고 이에 대응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서 일자
리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이나 친환경 기술 산업
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취약계층 노동자의 직업훈련 접근성 확대
직업훈련 정책은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중장년 노동자 등은 직업훈련 참여 기회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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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
- 중장년 노동자 대상 전직 훈련 프로그램 강화
-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업훈련 참여 지원

대상 정책 내용
중소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확대
중장년 노동자 전직훈련 프로그램 확대

비정규직 노동자 직업훈련 참여 지원 제도

<표 3-6> 취약계층 직업훈련 지원 정책

3) 지역 기반 전환 지원 체계 구축
산업 전환의 영향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특정 산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 기반을 형성하

고 있는 경우 산업 전환은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 지역 산업 구조 분석 기반 직업훈련 정책
- 지역 전환 지원 센터 설치
-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

4) 녹색 및 디지털 산업 인력 양성 확대
산업 전환 과정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
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재생에너지 산업
- 에너지 효율 관리 산업
- 탄소 관리 산업
- 디지털 기반 제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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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 추진 전략

정의로운 전환 직업능력개발 정책은 단기적 대응 정책과 중장기 인력 개발 전략을 동시에 추
진할 필요가 있다.

<표 3-7> 정책 추진 로드맵

단계 기간 정책 목표 주요 정책
단기 1~3년 전환 노동자 보호 재교육 및 전직훈련 확대
중기 3~7년 정책체계 구축 산업-훈련 연계 정책
장기 7년 이상 지속가능 인력개발 평생직업교육 체계

단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고용 충격이 예상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재교육 및 전
직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기적으로는 산업 정책과 직업훈련 정책을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평생 직업교육 체계를 강화하여 노동자가 지속적으
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라.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정의로운 전환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기반
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1) 산업전환 고용영향 평가 제도 도입
산업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직업훈련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2) 평생 직업교육 체계 강화
산업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노동자가 생애 전반에 걸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 직업교육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 제도와 고등교육, 평생교육 
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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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대화 기반 정책 추진
정의로운 전환 정책은 정부 단독 정책이 아니라 노사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거버

넌스를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혜택
을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는 정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마. 정책 기대효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노동자들
이 새로운 산업과 직무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대량 실업이나 장기 실업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신산업 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직업훈
련 정책을 통해 녹색 산업과 디지털 산업에서 요구되는 기술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노동시장 내 불평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직업훈
련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고 포용적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넷째, 
지역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산업 전환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직업훈련과 산업 정책을 
연계하여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4. 소결

산업 전환은 노동시장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노동자의 직무 구조와 숙련 
체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정책과 디지털 전환의 확산은 산업 간 노동 
이동과 직무 재편을 동시에 촉진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 정책은 이러한 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직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접근 방식이다. 특히 직업능력개발 정책은 노동자의 숙련 전환과 노동시장 
이동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평가된다.

향후 정책 방향은 산업 정책과 직업훈련 정책의 연계 강화, 취약계층 노동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 지역 기반 직업능력개발 정책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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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영역 정책과제 주요 내용 정책 중요도 정책 추진 시기

전환 노동자 
지원

전환기 노동자 재교육 
프로그램

산업전환 과정에서 실직·전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재교육 실시
매우 높음 단기

직업훈련 체계 산업전환 대응 
직업훈련 확대

친환경 산업, 디지털 산업 
중심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매우 높음 단기

직업훈련 체계 직무전환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기존 산업 노동자의 직무 
전환을 위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개발
매우 높음 단기

평생교육 정책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전 생애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체계 강화 높음 중기

지역기반 훈련 지역 산업전환 대응 
훈련센터

산업구조 변화 지역 중심 
직업훈련 인프라 구축 높음 중기

훈련 접근성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 
플랫폼

온라인 기반 직업훈련 및 
학습관리 시스템 구축 중간 단기

교육·산업 연계 산업·교육 협력형 
훈련모델

기업과 교육기관 협력 기반 
직업훈련 프로그램 중간 중기

취약계층 지원 전환 취약계층 
직업훈련 지원

중장년·저숙련 노동자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높음 단기

정책 거버넌스 직업능력개발 
거버넌스 강화

정부·기업·노동계 협력 기반 
훈련정책 운영 중간 중기

제도 혁신 전환 학습계좌제 도입 노동자의 직업훈련 참여를 
지원하는 개인학습계좌 제도 중간 장기

<표 3-8> 정의로운 전환 대응을 위한 직업능력개발부문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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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용부문 정책과제

앞선 제3장에서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 변화의 주요 특징을 고용구조 변화, 
직무구조 변화, 숙련구조 변화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산업구조 재편은 산업 
간 고용 이동을 촉진하면서 기존 산업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둘째, 자동화와 디지털화의 확산은 단순 반복 업무의 감소와 함께 데이터 분석, 
에너지 관리, 친환경 기술 운영 등 새로운 직무의 확대를 가져온다. 셋째, 이러한 변화는 노동자
의 숙련 체계에도 영향을 미쳐 기존 산업에서 축적된 숙련이 새로운 산업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 숙련 미스매치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전환이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과정이라 하더
라도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전
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직무 전환과 숙련 전환을 지원하기 위
해서는 노동시장 정책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라는 개념으로 설
명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환경 정책과 산업 정책이 노동시장 정책과 결합하여 산업전환 과
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을 의미한다. 즉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감소, 소득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노동자들
이 새로운 산업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제3장에서 제시된 고용구조 변화–직무구조 변화–숙
련구조 변화라는 분석 틀을 기반으로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부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자 한다. 특히 고용구조, 직무구조, 숙련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프레임을 중심으로 노동시
장 정책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1.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구조 변화 대응 정책

가.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구조 변화

산업구조의 전환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산업전환은 과거와 비교하여 그 속도와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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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가진다. 특히 탄소중립 정책의 확산, 디지털 기술 발전,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의 도입은 
생산 방식뿐 아니라 노동 수요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 
내 고용구조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산업구조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석연료 기반 산업은 환경 규제 강화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재생에너지 산업이나 친환경 기술 산업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 간 변화는 
단순한 산업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수요의 구조적 이동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정책 의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European Commission 역시 탄소중립 정
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용 변화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구분 특징
고용 감소 산업 화석연료 산업, 일부 전통 제조업
고용 증가 산업 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술, 디지털 서비스

직무 변화 단순 생산직 감소, 기술 기반 직무 증가
숙련 요구 고숙련·융합 기술 중심 노동 수요 확대

<표 4-1>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변화의 특징

이러한 변화는 산업 간 노동 이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구조를 재편하는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산업 간 노동 이동이 항상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산업
에서 감소한 일자리가 새로운 산업에서 동일한 노동자를 흡수하지 못할 경우 노동시장에서는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산업전환이 지역 경제와 고용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석탄 산업이나 중화학 공업 중심의 지역에서는 산업전환 
정책이 지역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 침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산업전환이 단순히 산업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노동시장 정책이 결합
된 복합적 정책 과제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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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업전환은 노동시장 내부의 고용 안정성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동화와 디지털화의 
확산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 수요의 성격을 변화시키며 일부 노동자에게는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고령 노
동자 등 노동시장 내 취약한 위치에 있는 집단은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산업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겪는 고
용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산업으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정책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접근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 고용안전망은 노동자들이 실업이나 직무 전환 과정에서 경험하는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을 완화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기능한다. 특히 산업전환과 같은 구조적 변화 상황에
서는 기존의 고용안전망이 단순한 소득 보전 기능을 넘어 노동시장 전환을 지원하는 적극적 정
책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서 고용안전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
을 수행한다.

-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충격 완화
- 노동자의 직업 이동 과정 지원
- 지역경제 및 노동시장 사회적 안정 유지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는 실업보험 제도의 강화이다. 산업전환 과정에
서 발생하는 실업은 경기 변동에 따른 일시적인 실업과 달리 구조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과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여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
에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산업전환 과정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구조조정이 반드시 대규모 해고로 이어질 필
요는 없다. 

기업이 노동자를 유지하면서 생산 구조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역시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대표적인 정책이 고용유지지원 제도이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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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를 해고하기보다는 근로시간 조정이나 직무 재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 표는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고용안전망 정책의 주요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정책 유형 주요 내용 정책 목적
실업보험 강화 실업급여 지급 기간 확대 실업 충격 완화
고용유지 지원 기업의 고용 유지 지원 대량 해고 예방
직업훈련 지원 전환 산업 중심 교육 노동 이동 촉진
재취업 서비스 직업 상담 및 취업 알선 노동시장 재진입
인력 양성 정책 신산업 인력 양성 산업 경쟁력 강화

<표 4-2> 정의로운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고용안전망 정책의 주요 유형

특히 산업전환 과정에서는 취약 노동자 보호 정책이 중요하다.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
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은 기존 사회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자들을 사회보험 체계에 포함시키는 정책 역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 충격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특정 산업
에 의존하는 지역의 경우 산업전환이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석탄 산업 중심 지역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역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단위의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구조를 다각화하고 새로운 산업
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European Union은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
전환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Just Transition Fund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 전환 지
역의 노동자 재교육과 지역 경제 다각화를 지원하고 있다.

결국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핵심은 산업 전환 자체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새
로운 산업 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산업 혁신과 
노동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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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로운 전환과 직무구조 변화 대응 정책

가. 직무구조 변화의 특징

산업전환은 노동시장 내 직무구조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
은 생산 과정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을 변화시키며 이에 따라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역시 
변화하게 된다.

특히 자동화 기술의 확산은 단순 반복 업무의 감소를 가져오는 반면, 문제 해결 능력과 기술 
활용 능력을 요구하는 직무의 수요를 확대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 내 직
무 구조를 고숙련 중심으로 재편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직무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효율 
관리와 같은 에너지 관리 관련 직무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다. 둘째, 탄소중립 정책의 강화에 
따라 탄소 배출 관리와 환경 규제 대응을 담당하는 직무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의 확산에 따라 관련 설비 운영 및 관리 직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
다. 넷째, 스마트 공장과 같은 디지털 기반 생산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데이터 기반 생산관리 직
무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이와 같은 직무 변화는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술 습득을 요구하는 동시에 기존 직무에서 새
로운 직무로의 이동을 필요로 한다.

나. 직무 전환 지원 정책

직무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기존 직무에서 새로운 직무로 이동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별 직무 변화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직무 
전환 경로를 설계하고 이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기존 산업에서 축적된 숙련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형 직무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통 제조업 노동자가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업 내부에서 직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차원의 인력 재배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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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의로운 전환과 숙련구조 변화 대응 정책

가. 숙련구조 변화와 숙련 미스매치

산업전환은 노동시장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노동자의 숙련 체계에 중요한 변화를 
요구한다. 기존 산업에서 형성된 숙련은 특정 생산 방식과 기술 체계를 기반으로 축적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산업구조가 변화할 경우 그 활용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다. 즉 산업전환이 빠르
게 진행될수록 기존 산업에서 축적된 숙련이 새로운 산업에서 그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시장 내에서 흔히 숙련 미스매치(skill mismatch) 문제로 나타난다. 숙련 
미스매치는 노동자가 보유한 기술과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술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현
상을 의미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직무가 등장하게 되면 기존 노동자들이 보유
한 숙련이 노동시장 수요와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 효율성
을 저하시킬 수 있다.

숙련 미스매치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기존 산업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이 새로운 산업에서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일자
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산업 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노동자들은 새로
운 직무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과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워 장기간 실업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소득 감소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참여 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비용
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숙련 미스매치는 중요한 문제로 작용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기업은 
새로운 기술과 생산 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새로운 숙련을 가진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해당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경우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 혁
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숙련 미스매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새로운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자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기존 숙련을 새로운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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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훈련 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하여 노동자의 숙련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적 접근이 요구된다.

나. 평생직업훈련 체계 구축

산업전환 시대에는 노동자가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
직업훈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현대 산업 
구조에서는 노동자가 한 번 습득한 기술만으로 장기간 노동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특히 디지털 기술 발전과 친환경 산업 확대는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술 역량을 요구하고 있
으며 이러한 변화는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기술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기 교육 중심 직업훈련 제도
를 넘어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평생직업훈련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평생직업훈련 체계는 노동자가 경력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 기
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기술, 친환경 기술, 데이터 분석 등 산업전환 과정
에서 중요성이 증가하는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직업훈련 정책은 노동자의 실제 직무 변화와 연계되어야 한다.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직무 역량을 반영한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계와 교육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 수요에 기반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기업은 노동자의 숙련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이며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직무 전환과 기술 습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이 노동
자의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이 노동자 
교육훈련에 투자할 경우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평생직업훈련 체계가 구축될 경우 노동자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지속
적으로 습득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 내 숙련 미스매치 문제 역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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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와 사회적 대화

가. 정의로운 전환과 거버넌스의 필요성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히 산업 구조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지역경제, 사회구
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정책 영역이다. 특히 탄소중립 정책이나 디지털 전환과 같은 
구조적 변화는 산업 활동의 방식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직무 구조에도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산업전환 정책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만으로는 효과적
으로 수행되기 어렵다.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기업은 생산 구조 변화와 비용 부
담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노동자는 고용 안정성과 직무 전환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는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가능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
다. 따라서 산업전환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
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거버넌스는 정부뿐만 아니라 노동자, 기업, 지역사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협력적 정책 구조를 의미한다.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서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될 경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이다. 사회적 대화는 정부, 노동자, 기업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노동시장 
정책과 산업 정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제도적 과정이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정책은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자와 기업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경우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

사회적 대화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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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
- 노동자 보호 정책 설계
- 직무 전환 및 재교육 정책 협의
- 지역 경제 영향 대응 정책 논의

이러한 기능을 통해 사회적 대화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
도적 장치로 작용한다.

다. 국제 사례: 정의로운 전환 정책 거버넌스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서 거버넌스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은 국제적으로도 강조되고 있다. 특
히 유럽 국가들은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정의로운 전환 기금(Just Transition Fund)을 통해 탄소집약 산업 
지역의 산업 전환과 노동자 보호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정부, 기업,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석탄 산업 축소 정책을 추진하면서 석탄위원회(Coal Commission)를 구성
하여 정부, 기업, 노동조합, 환경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협의 
과정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지역경제 지원 정책을 마련하
였다.

국가 정책 사례 주요 거버넌스 특징
독일 석탄위원회 운영 정부·기업·노동조합·시민단체 협의
EU 정의로운 전환 기금 지역 정부 참여형 정책 추진

스페인 석탄 산업 전환 협약 노동자 재교육 및 지역 지원 협의
캐나다 정의로운 전환 태스크포스 노동자 보호 중심 정책 설계

<표 4-3>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 국제 사례

이러한 국제 사례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
로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아젠더 탐색

- 32 -

라.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 구조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에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수준 주요 역할 참여 주체
국가 수준 산업전환 정책 방향 설정 중앙정부, 노사단체
산업 수준 산업별 전환 전략 협의 산업협회, 노동조합
지역 수준 지역경제 영향 대응 지방정부, 지역 기업

<표 4-4> 정의로운 전환 정책 거버넌스 구조

마.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노사정 협의체 강화가 필요하다.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 정책과 직무 전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산업별 전환 협의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산업별 협의체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
용 영향을 분석하고 직무 전환 정책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지역 전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정 산업에 의존하는 지역의 경우 정의로운 전
환 정책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단위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바. 정의로운 전환 정책 거버넌스의 정책 과제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가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과제를 통해 산업전환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사회적 갈등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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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 정책 과제
사회적 대화 노사정 협력 체계 강화
산업 협력 산업별 전환 협의체 운영
지역 정책 산업전환 지역 협력 구조 구축
정책 지원 노동자 전환 지원 프로그램

<표 4-5>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 정책 과제

6. 소결

본 장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부문 정책
과제를 살펴보았다. 산업구조 변화는 고용구조, 직무구조, 숙련구조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오
며, 이러한 변화는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동시에 상당한 위험을 동반한다. 특히 기존 산업
에서 축적된 숙련이 새로운 산업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경우 노동시장 내 숙련 미스매치와 
고용 불안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안전망 강화, 직무 전환 지원 정책, 평생
직업훈련 체계 구축, 지역 노동시장 정책 강화, 사회적 대화와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산업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산업전
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노동자가 전환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
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노동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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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영역 정책 목표 주요 정책 내용 추진 주체 정책 우선순위

고용안전망 
강화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충격 

완화

실업보험 제도 확대 및 실업급여 
지급기간 조정 중앙정부 매우 높음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및 
구조조정 산업 지원 중앙정부·기업 매우 높음

산업전환 영향 지역에 대한 
지역고용지원 정책

중앙정부
·지방정부 높음

직무 전환 
지원

산업 간 노동 이동 
촉진

산업별 직무 전환 프로그램 개발 중앙정부
·산업협회 높음

기업 내부 인력 재배치 및 직무 
전환 지원 기업·정부 높음

친환경 및 디지털 직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정부·교육기관 매우 높음

숙련 전환 
정책

노동자의 숙련 
미스매치 완화

평생직업훈련 체계 구축 중앙정부 매우 높음

디지털·친환경 기술 중심 
직업훈련 강화 정부·교육기관 높음

산업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산업계·교육기관 높음

지역 
노동시장 

정책

산업전환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 

완화

산업전환 취약 지역 지원 정책 중앙정부
·지방정부 높음

지역 산업 다각화 및 일자리 창출 
정책 지방정부·기업 중간

사회적 
대화 및 
거버넌스

산업전환 과정의 
사회적 합의 형성

노사정 협의체를 통한 산업전환 
정책 협의 정부·노동·기업 높음

산업별·지역별 전환 협의체 구축 정부·산업계 중간

<표 4-6> 정의로운 전환 대응을 위한 고용부문 정책 우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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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정책부문 정책과제

앞선 제4장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숙련 전환
과 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고용정책 차원에서의 노동시장 전환 지원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직업훈련과 고용정책만으로는 산업 전환 과
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 실업, 노동시장 이탈 등의 사회적 위험을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 등 불안정 노동계층은 기존 고용보험 중심의 
사회보장 체계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은 단순히 노동자의 재교육이나 재취업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 소득보장 제도 강화, 노동시장 통합 정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회정책 체계를 요구한다.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원칙은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
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정책의 역할을 분석하고, 
특히 불안정 노동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 정책과 노동참여소득제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실업보호 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살펴
보고,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후 한국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 체계를 검토한 뒤, 정의로운 전환 
시대에 적합한 사회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1.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정책의 역할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
고 공정한 사회적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접근이다. 초기 정의로운 전환 논의는 주로 고탄소 
산업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와 재교육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보다 넓은 사회정책
적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다. 즉,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소득 감소, 노동시장 이탈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 전환은 기존의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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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인 복지국가의 실업보호 체계는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으며, 비정규직 노동
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은 제도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산업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 표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사회정책이 담당해야 할 주요 기능을 정리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서 사회정책은 단순한 사후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산업전환 정책과 결합된 
구조적 정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책 영역 주요 기능 정책 수단
소득보장 실업 및 소득 감소 대응 실업보험, 실업부조, 노동참여소득

노동시장 통합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취약계층 보호 불안정 노동계층 보호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전환 지원 산업 전환 충격 완화 재교육, 전직 지원

<표 5-1>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정책의 주요 기능

2. 해외 사례: 불안정 노동계층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

가. 독일의 사례

독일은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 실업부조와 공공부조를 통합하여 구직자 기초보장제도(Hartz 
IV)를 도입하였다. 이후 제도 개편을 통해 시민수당(Bürgergeld) 제도로 발전시켰다.

이 제도는 장기실업자와 저소득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적극
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소득보장과 노동시장 참여를 동시에 촉진하는 
통합적 실업보호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불안정 노
동계층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구분 주요 내용
정책 목적 실업자 소득보장과 노동시장 재진입

대상 장기 실업자 및 저소득 노동자
정책 특징 소득보장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제도 발전 Hartz IV → 시민수당(Bürgergeld)

<표 5-2> 독일 실업보호 제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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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랑스의 사례

프랑스는 사회편입기초수당(RMI)과 이후 개편된 적극적 연대소득(RSA) 제도를 통해 노동시
장 참여와 소득보장을 결합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프랑스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소득 보장
- 취업 시 추가 소득 인센티브 제공
- 사회적 통합 정책과 연계

이는 단순한 복지급여를 넘어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활성화 복지(active welfare)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다. 한국의 사회정책 현황과 한계

한국의 실업보호 체계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된다.
- 고용보험(실업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여전히 노동시장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은 기여 기반 제도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외부자에게는 접근성이 낮다.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제도 적용에서 상당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 지원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수급 요건이 엄격하고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 특징 한계
고용보험 기여 기반 실업급여 비정규·자영업 사각지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 소득지원 수급 조건 엄격
기초생활보장 최저생활 보장 노동시장 연계 부족

<표 5-3> 한국 실업보호 제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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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정책 정책과제

가. 보편적 고용안전망 구축

첫 번째 정책과제는 보편적 고용안전망 구축이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노동
시장 이동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정규직 중심 고용보험 체계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 플랫폼 노동자 보호
- 특수고용 노동자 제도 편입

나. 노동참여소득제 도입

정의로운 전환 시대에는 단순한 실업급여가 아니라 노동 참여를 기반으로 한 소득보장 제도가 
필요하다. 노동참여소득제는 일정 수준의 노동시장 참여를 조건으로 최소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 노동시장 참여 유도
- 빈곤 완화
- 산업 전환기 소득 안정

구분 내용
목적 노동시장 참여와 소득보장 결합
대상 저소득 노동자, 실업자
방식 일정 노동 참여 시 소득 보조

기대 효과 노동시장 통합
제도 발전 Hartz IV → 시민수당(Bürgergeld)

<표 5-4> 노동참여소득제 개념

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세 번째 정책과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의 강화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
하다. 이는 제3장에서 제시된 직업능력개발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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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지원 서비스 확대
-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 지역 전환 지원 프로그램

라. 지역 기반 전환 지원 정책

산업 전환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석탄 산업 지역이나 
철강 산업 지역에서는 고용 충격이 집중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단순한 개인 단위 지원이 
아니라 지역 단위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 지역 재생 산업 육성
- 지역 고용 프로그램 확대

4. 소결

지금까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정책의 필요성과 정책과제를 살펴보았다. 산업구조 전환
은 단순한 경제적 변화가 아니라 노동시장과 사회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정책뿐 아니라 사회정책 차원의 대응이 필수적이다.

특히 불안정 노동계층의 확대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드러내
고 있으며, 정의로운 전환 시대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

본 장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책 영역 정책 과제
고용안전망 전국민 고용보험
소득보장 노동참여소득제 도입

노동시장 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표 5-5> 정의로운 전환 사회정책 정책과제 종합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아젠더 탐색

- 40 -

결론적으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성공 여부는 산업정책이나 환경정책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포
괄적인 사회정책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질 때 탄소중립 사회로
의 전환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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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책적 시사점

앞선 장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과 이론적 기반을 검토하고, 산업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 고용정책, 사회정책의 주요 과제를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재의 산업전환은 단순
한 산업 구조 변화에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 구조, 숙련 체계, 고용 안정성, 사회보장 제도, 지역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탄소중립 정책과 디지털 전환은 기존 산업의 축소와 신산업의 성장을 동시에 촉진하면서 
노동시장 내에서 고용구조 변화, 직무구조 변화, 숙련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변화를 유발한다. 이
러한 변화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기존 
산업 노동자에게는 실업 위험, 소득 감소, 숙련 미스매치와 같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산업전환 정책은 단순한 기술혁신 정책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이 아니라 
노동시장 안정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체계 속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장에서는 앞선 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7개의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정책 아젠다는 산업전환 정책과 노동
시장 정책,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1. 정책 아젠다 1: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통합적 정책 프레임 구축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정책, 노동시장 정책, 사회정책이 분절적
으로 운영되는 기존 정책 구조를 넘어 통합적 정책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산업정책은 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 대응이나 직업훈련과 같은 개별 정책 영역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정책 구조에서
는 산업 구조 변화가 노동시장과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특히 탄소중립 정책과 같은 산업전환 정책은 특정 산업과 지역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높다. 예를 들어 화석연료 기반 산업이나 중화학 공업 중심 산업에서는 생산 구조 변화로 
인해 상당한 고용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전환 정책은 정책 초기 단계에서부터 노동시장 영향 분석과 사회적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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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산업전환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고용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산업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함으로써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
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

둘째, 산업 정책과 직업능력개발 정책, 고용 정책을 연계하는 정책 조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산업전환 정책이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된 구조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산업전환 정책을 국가 차원의 장기 노동시장 전략과 연결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탄소중립 정책은 수십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될 정책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정책 역시 장기
적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통합적 정책 접근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 정책 아젠다 2: 산업전환 대응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전략적 개편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직무 전환과 숙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전략적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친환경 산업과 디지털 산업의 확대는 노동시장 내 직무 구조를 
기술 중심 구조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술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 정책은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산업전환 정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훈련 참여 기회 역시 노동시장 내에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향후 직업능력개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첫째, 산업전환 정책과 연계된 전략적 인력개발 정책을 구축해야 한다. 산업별 고용 변화 전망

을 기반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신산업 분야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훈련 정책
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친환경 산업과 디지털 산업 중심의 신산업 인력 양성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재생에너
지, 스마트 제조, 데이터 기반 산업 등 미래 산업에서 요구되는 기술 역량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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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약계층 노동자의 직업훈련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자, 중장년 노동자 등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지역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기반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정책 아젠다 3: 산업전환 대응 고용안전망 강화

산업전환 과정에서는 기존 산업의 축소와 새로운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는 실직 위험에 직면하거나 직무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
인 소득 감소를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가. 실업보험 제도 강화

실업보험 제도 강화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
다. 실업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특히 산업
전환으로 인해 장기간의 직무 전환이 필요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 고용유지지원 정책 확대

고용유지지원 정책은 기업이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를 해고하기보다 근로시간 조정, 직무 
재배치, 재교육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
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대량 해고를 예방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 전직지원 서비스 확대

전직지원 서비스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기존 산업에서 이탈하는 노동자가 새로운 산업이나 직
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직업 상담, 직무 분석, 취업 정보 제공, 직업훈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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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등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중장년 노동자의 노동
시장 재진입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라. 재취업 지원 정책 강화

재취업 지원 정책은 실직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의 핵심 요소이다. 취업 알선 서비스, 직업 상담, 구직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
시장 재진입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기 실업을 예
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정책 아젠다 4: 노동시장 이동 지원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산업전환 시대에는 노동자의 산업 간 이동과 직무 전환이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된다. 
기존 산업에서 감소한 일자리가 새로운 산업에서 자동적으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
자의 노동시장 이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가. 직업 상담 서비스 강화

직업 상담 서비스는 노동자가 자신의 직무 역량과 노동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적절한 직업 선
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전문 상담 인력을 통해 노동자의 경력 경로를 분석하고 
새로운 직무 전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시장 이동을 지원한다.

나. 전직지원 서비스 확대

전직지원 서비스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기존 산업 노동자가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직무 전환 교육, 경력 설계 지원, 취업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노동자의 직업 
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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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 전환 프로그램 개발

직무 전환 프로그램은 기존 직무에서 새로운 직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전통 제조업 노동자가 스마트 제조 시스템 운영 직무로 이동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라. 산업별 직무 전환 경로 설계

산업별 직무 전환 경로 설계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직무 이동 가능성을 분석하고 노동자가 
이동할 수 있는 경력 경로를 제시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가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할 
때 필요한 교육훈련과 경력 개발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5. 정책 아젠다 5: 산업전환 대응 사회안전망과 소득보장 체계 강화

산업전환 과정에서는 노동시장 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불안정 노동계층의 확대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드러내
고 있다. 따라서 산업전환 시대에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안전망과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할 필요
가 있다.

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는 모든 노동자를 고용보험 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 등 기존 사회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

나. 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

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은 디지털 플랫폼 기반 노동의 확대에 대응하여 새로운 형태의 노동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사회보험 적용 확대, 노동권 보호, 소득 안정 정책 등을 통해 플랫
폼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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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환기 소득지원 제도

전환기 소득지원 제도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실직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
정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가 새로운 직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라. 노동참여소득제 도입 검토

노동참여소득제는 일정 수준의 노동시장 참여를 조건으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
다. 이 제도는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면서 동시에 빈곤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산업전환 과정에
서 발생하는 소득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6. 정책 아젠다 6: 산업전환 대응 지역 전환 정책 강화

산업전환의 영향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산업전환이 지역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전환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 정책이 필요하다.

가. 산업전환 지역 특별지원 정책

산업전환 지역 특별지원 정책은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 구조 
전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고용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지역 전환기금 조성

지역 전환기금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원 제도이다. 
지역 산업 구조 전환,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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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 산업 다각화 정책

지역 산업 다각화 정책은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산업 구조를 다양화하는 
정책이다.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 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

라. 지역 일자리 창출 정책

지역 일자리 창출 정책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감소하는 일자리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다. 지역 중소기업 지원, 지역 혁신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추진될 수 있다.

7. 정책 아젠다 7: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와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정의로운 전환 정책은 산업 구조 변화뿐 아니라 노동시장, 지역 경제, 사회 구조 전반에 영향
을 미치는 복합적 정책 영역이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노사정 협의체 강화

노사정 협의체는 정부, 노동자, 기업이 참여하여 산업전환 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 구조이다. 이를 통해 산업전환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나. 산업별 전환 협의체 구축

산업별 전환 협의체는 특정 산업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 구조이다. 산업별 고용 
변화, 직무 전환 정책, 직업훈련 정책 등을 논의함으로써 산업전환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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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 전환 거버넌스 구축

지역 전환 거버넌스는 지방정부, 지역 기업,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력 구조이다. 
산업전환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라. 정책 참여 확대

정책 참여 확대는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는 정책의 민주성과 정당성을 높이고 정책 수용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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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위기가 심화되고 디지털 기술 혁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현대 경
제는 근본적인 산업 구조 전환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정책의 확산과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의 발전은 에너지 시스템과 생산 방식뿐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전환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기존 산업 노동자에게는 고용 불안정과 숙련 미스매치, 소득 감소와 같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제사회에서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
고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원칙으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효율성뿐 아
니라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접근으로 이해되며,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
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아젠다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를 문헌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으며, 이어 산업 
전환이 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직업능력개발, 고용정책, 사회정책이
라는 세 가지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산업 전환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도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시장에는 크게 고용구조 변화, 직무구조 변화, 
숙련구조 변화라는 세 가지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산업 구조 
변화는 화석연료 기반 산업과 일부 전통 제조업의 축소와 함께 재생에너지 산업, 친환경 기술 
산업, 디지털 산업 등의 성장으로 이어지며 노동 수요의 산업 간 이동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산업 노동자에게는 고용 감소 위
험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산업 전환은 노동시장 내 직무 구조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자동화 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단순 반복 업무의 감소와 함께 데이터 기반 분석 직무, 에너지 관리 직무, 
친환경 기술 운영 직무 등 기술 중심 직무의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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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고숙련 중심 구조로 재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산업 전환은 노동자의 숙련 구조에도 중요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 산업에서 축적

된 숙련이 새로운 산업 환경에서 그대로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에서는 
숙련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동
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산업 전환 정책이 단순한 산업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정책이 결합된 복합적인 정책 과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 정책, 고용 정책, 사회정책이 상호 연계된 통합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다음
과 같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산업 전환 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하는 통합적 정책 프레임 구축이 필요하다. 산업 
정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시장 영향 분석을 제도화하고 산업 정책과 직업훈련 정책, 고용 정책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충격을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직무 전환과 숙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전략적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친환경 산업과 디지털 산업 중심의 인력 양성 정책을 강화
하고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안전망 정책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실업보험 제도의 확대와 고용유지지원 정책의 강화, 전직 지원 서비스 확대 등
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시장 전환을 지원할 수 있다.

넷째, 노동자의 산업 간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업 상담 서비스, 재취업 지원 정책, 직무 전환 프로그램 등을 확대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시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

다섯째,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과 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계층을 보호
하기 위한 보편적 고용안전망 구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될 수 있다.

여섯째, 산업 전환의 영향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역 전환 정책을 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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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산업전환 취약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과 지역 산업 구조 다각화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 안정과 지역 고용 창출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
하다. 산업 전환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이기 때문에 노사정 
협의체와 산업별 협의체, 지역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전환의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 구조 속에서 노동자가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노동시장 정책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직업능력
개발 정책, 고용 정책,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가진다. 특히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직무 전환과 숙련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
으로서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주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실제 산업별 고용 변화 규모나 
노동시장 전환 경로에 대한 실증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산업별 고용 변화와 
직무 변화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구체적인 정책 설계 방향
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산업 구조 변화와 지역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 단위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구체적인 정책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노동자가 전환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이 실현될 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과 사회적 포용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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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Policy Agendas for a Just Transition

Climate change and rapid technological innovation are reshaping global economic 
and industrial structures. In particular, carbon neutrality policies and digital 
transformation are accelerating industrial restructuring across sectors. While these 
changes create new opportunities for emerging industries and employment, they also 
generate significant risks for workers and local economies, including job displacement, 
skill mismatches, and regional economic decline. In response to these challenges, 
the concept of a Just Transition has emerged as an important policy framework that 
seeks to balanc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ith social equity during the transition 
toward a low-carbon economy.

This study aims to explore policy agendas that can facilitate a Just Transition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response and digital transformation. The study reviews 
the conceptual and theoretical foundations of Just Transition and examines the impacts 
of industrial transformation on labor markets, with a focus on three key policy areas: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employment policy, and social policy.

The findings indicate that industrial transformation is generating structural changes 
in employment patterns, job structures, and skill requirements.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and digital industries is expected to create new employment 
opportunities, while traditional carbon-intensive industries may experience job 
declines. At the same time, technological change is increasing the demand for 
high-skilled occupations, raising the risk of skill mismatch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seven policy agendas, including 
strengthening vocational training systems, employment safety nets, social protection, 
regional transition policies, and governance mechanisms based on social dialogue. 
These policies aim to support workers and ensure an inclusive and equitable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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